
동아제약, GSK와 복제약품 담합
공정위, 과징금 총 52억원 부과 … 복제약품 생산중단에 인센티브

세계 4위의 글로벌 제약기업 GSK(GlaxoSmithKline)가 이미 출시된 동아제약의 복제약품을 시장에서 철수

시키고 앞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주는 등 담합 혐의로 적발돼 거액의

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항구토제인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보유한 GSK가 특허권을 남용해 복제약품 생산기업

인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GSK에게 30억4900만원, 동아제약에게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

다고 10월24일 발표했다.

동아제약은 1998년 GSK의 제조방법과 다른 제조공법 특허를 취득해 복제약품 <온다론>품을 GSK의 76%

수준으로 판매했고, GSK는 치열한 경쟁을 우려해 1999년 10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.

하지만, GSK와 동아제약은 소송을 진행하던 2000년 4월 동아제약이 <온다론> 생산에서 철수하고 앞으로

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ㆍ제조ㆍ판매하지 않기로 하고

동아제약에게 신약판매권 부여,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합의했다.

이어 특허분쟁을 취하한 뒤 복제약품 철수 및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 실행은 물론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

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ㆍ실행했다.

공정위는 “GSK가 특허만료 기간인 2005년 1월까지 복제약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했고, 특허를 보유하고 있

지 않은 경쟁제품까지 개발ㆍ제조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”라고 지적했다.

또 “담합으로 저렴한 복제약품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로 소비자들이 고가

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평균 약값도 상승하게 됐다” 강조했다.

이에 GSK는 “동아제약과 조프란 및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했고,

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”면서 “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더라도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”고 반박했다.

또 “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동아제약이 당시 발매한 복제약품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어서 <역

지불합의>가 성립될 수 없다”면서 공정위의 조치를 <적절치 않은 처사>라고 주장했다.

아울러 “해당 계약은 2000년 체결됐고 1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시효가 만료됐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하게

소급적용을 했다”고 주장하고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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